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➊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➋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감축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➌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층위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시장을 활용

➍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 �건물과 수송부문 연료공급자를 국가 탄소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 커버리지 확대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칭)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지원

- �지자체 간 배출권거래제*와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탄소시장을 조성

* 지역의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상쇄배출권을 발행하여 지자체 간 거래하는 제도
**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제도

➊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 조성

➋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 

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➌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➍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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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방법론을 

다각화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효과적이며, 높은 

수용성과 유연성을 가진 시장 메커니즘의 이점을 토대로 탄소시장의 개념 및 유형, 방법론 등이 발전

•�현재 의무적 탄소시장인 할당량 시장과 크레디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23년 8,810억 유로(약 

1,260조 원) 규모로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임팩트온 202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도시부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활발히 논의하고 도시부문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시장을 활용할 경우, 유상할당을 통한 공공부문 재원 증대, 참여자 확대, 국가 

탄소중립 달성 촉진 및 균형발전 기여, 사업 재원 다각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시부문 방법론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분야 중 도시부문을 

도시기반 감축 프로그램으로 묶어 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제시하고, 세계은행은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측정된 도시 전체 배출량의 감축성과를 크레디트로 발급하는 도시 탄소 크레디트 방법론을 

제시

국내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제도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제도를 검토하여 탄소중립도시와의 관계성 검토

•�일부 부처가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 

에너지 관련 방법론이며, 국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부문 및 개인의 참여가 제한적

•�각 부처는 유연성 제공, 인센티브 지급, 의무 할당 등의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관 부문, 소관 법과 관련된 제도 설계가 필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중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 존재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 필요

표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이점과 장애요인

이점 장애요인

•�감축활동에 대한 재원 확보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자 확대
•�투자재원의 친기후적 활용
•�기후금융에 대한 접근성 개선
•�소득재분배 효과
•�공공부문의 기후정의적 수익 활용
•�감축활동에 대한 유연성 제공
•�규제정책 실행
•�기후기술을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 증대 
•�모니터링 등 관련 역량 개발기회 제공

•�국가 중심의 탄소시장 설계 
•�감축량이 큰 부문에 집중된 개별 사업 위주의 추진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하기 어려움 
•�전통적 산정방법론을 적용하기에 광범위한 영역
•�측정·보고·검증(MRV)에 많은 비용 소요
•�탄소금융 거래비용 대비 시장 규모 협소
•�지자체는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이 우선 
•�인적 자원 및 기술 전문성 등 미흡
•�배출규제 등 관련 권한 및 자율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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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여건

시군구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상쇄잠재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여건과 특징을 고찰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시장 활용 현황 등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별 

총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상쇄잠재량에 있어 지역 특성이 구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지역과 상쇄잠재력이 낮아 탄소배출권에 대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분

- �2020년 직간접배출량의 합계는 최대 5,839만 tCO₂eq(충남 당진)에서 최소 –59만 tCO₂eq(강원 인제)로 

나타나며, 시군구 평균 389만 tCO₂eq를 배출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최대 16만 6,272GWh(제주), 최소 584GWh(부산 중구)로 나타남

- �지역별 총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은 잔여상쇄잠재량의 경우 최대 380만 tCO₂eq(전남 해남)에서 최소  

–4,887만 tCO₂eq(당진)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총배출량 대비 상쇄잠재량의 비중인 상쇄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으로 최대-최소지역 간 15배의 격차가 나타남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제도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신규 제도를 통해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게 설정되면, 탄소시장 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량적 관리 등 정책여건이 변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감축이 가능해지면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개선될 수 있음

표 2   국내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기존 제도 종합

구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KOC)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림 탄소상쇄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목적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유연성 부과
영농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급 

산림 탄소흡수기능 
유지·증진 및 ESG 경영 

기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비용 절감, 기술 개발 
투자 유도, 산업 육성

기간 2015년~ 2012년~ 2013년~ 2007~2017년 2012년~

주요  
관련 법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농업식품기본법」,
「친환경농어업법」

「탄소흡수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부처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주요 부문
에너지산업·공급·수요 
등 전(全) 부문 관련 

방법론 291건 

농업, 농업·농촌 
에너지공급·수요 관련 

방법론 16건 

산림 흡수원 관련 7개의 
사업유형 

산업, 산업 에너지 
공급·수요, 산업 수송 

관련 방법론 16건
에너지 공급

주요 
참여자 

(대상 사업)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민간 탄소 자산관리업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감축 계획량이  
연간 100tCO2eq인  

조기 착수가 가능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만 kW 이상 발전설비 

보유 발전사업자

인증실적 704건, 3,710만 톤 11만 톤
거래형 3.9만 톤 / 
비거래형 0.2만 톤 

1.5만 톤
누적 의무공급량  
19만 1,277GWh

표 3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 종합

구분 목적 탄소시장에 대한 영향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 
•�배출량 및 기준선에 대한 자료 제공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감축활동 촉진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전·후 영향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강화
•�배출량에 상응하는 상쇄제도 기반 제공
•�탄소시장의 운영상 근거 제공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점검으로 목표 달성 촉진
•�추가성 인정문제로 탄소시장과 경합
•�거래방식 적용 시 배출권 수요 확대 가능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상위 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행
•�도시의 감축목표는 탄소시장에 대한 총량 및 

할당량으로 달성 가능
•�감축경로 제시를 통한 탄소시장 수요 창출

탄소중립도시 지정 운영 •�지역 주도 및 민간 참여형 탄소중립 실현 •�잔여배출량 상쇄 등 탄소시장 참여수요 증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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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직간접배출량 합계(좌)와 총배출량 상쇄 후 신재생에너지 잔여상쇄잠재량(우)

-593 – 505
505 – 1195
1195 –1889
1889 – 3778
3778 – 58392
0이하

직·간접배출량
잔여 상쇄 잠재량

-48872- -1262

-1262- -479

-479-446

446-1260

1260-3797

-593 – 505
505 – 1195
1195 –1889
1889 – 3778
3778 – 58392
0이하

직·간접배출량
잔여 상쇄 잠재량

-48872- -1262

-1262- -479

-479-446

446-1260

1260-3797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효과 분석 및 인식 조사

사업 단위에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여, 도시부문 개발사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물부문을 대상으로 할인율 적용 여부와 ZEB 1/3/5등급으로 구분한 6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사업단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축활동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를 배출권 수익으로 상쇄 가능

-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 절감편익이 이미 추가 사업비보다 커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모두 

수익으로 산출되며, ZEB 1등급의 경우 30년 기준 997억 원, 50년 기준 1조 2,064억 원의 편익을 창출

- �4.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수익이 추가 사업비의 7.1~19.3%를 상쇄하며, ZEB 1등급의 경우 

추가 사업비 부담은 1조 6,316억 원에서 30년 기준 6,408억 원, 50년 기준 4,399억 원으로 감소

- �4.5% 할인율 시나리오의 추가 사업비를 모두 상쇄하기 위한 연간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약 8만 5천 원에서 

23만 2천 원으로 산출

•�배출권 가격이 EU만큼 상승하면 추가 사업비의 50~100%를 상쇄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방법, 기준선, 범위 등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

지자체, 전문가, 기업체 그룹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지역, 부문별 탄소시장 활용의 필요성, 

기대효과와 장애요인, 시장 참여여부, 향후 참여수요,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및 우선순위 등을 설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지역 탄소중립 달성에 탄소시장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

•�탄소시장에 참여 중인 응답기관의 52%는 참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기관의 78%는 

향후 탄소시장에 참여할 예정으로, 감축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를 확인

표 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ZEB 등급별 탄소시장 규모 및 사업비 절감효과

구분
할인율 미적용 4.5% 할인율 적용 

ZEB5 ZEB3 ZEB1 ZEB5 ZEB3 ZEB1

ZEB 등급에 따른 추가 사업비(A) 510,708 1,054,695 1,631,551 510,708 1,054,695 1,631,551

30년 에너지 절감편익(B1) 605,277 1,222,944 1,660,059 343,432 693,894 941,911

50년 에너지 절감편익(B2) 1,008,795  2,038,239 2,766,765 416,659  841,846  1,142,746 

연간 탄소배출 감축량 52,398 104,894  141,333  52,398 104,894 141,333 

21년간 배출권 수익(C) 26,409 52,867 71,232 18,115 36,263 48,861 

30년 에너지 절감편익 및 배출권 수익을 
제외한 추가 사업비(A-B1-C)

-120,978 -221,116 -99,740 149,161 324,538 640,779

50년 에너지 절감편익 및 배출권 수익을 
제외한 추가 사업비(A-B2-C)

-524,496 -1,036,411 -1,206,446 75,935 176,586 439,945

주: �1) ZEB 5, 3, 1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3등급, 1등급을 의미함. 

2) 탄소배출권 가격은 제1~3차 계획기간 평균 거래가격인 2만 4천 원으로 설정함.

직간접배출량

  -593 ~ 505
    505 ~ 1,195
 1,195 ~ 1,889
 1,889 ~ 3,778
 3,778 ~ 58,392
 0 이하

잔여상쇄잠재량

  -48,872 ~ -1,262
    -1,262 ~ -479
       -479 ~ 446
         446 ~ 1,260
      1,260 ~ 3,797

(단위: 백만 원, tCO₂/년)

080 40 80 km 080 40 8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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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탄소시장 참여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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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부문)

미국 일본

그림 3   해외 사례별 탄소시장 및 분석대상

EU ETS & ETS2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항공 부문)

독일 ETS 
(건물, 수송 부문)

 도시 탄소시장     지역 탄소시장     국가·초국가 탄소시장     탄소중립도시 관련 사항

03. �국내외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사례

해외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사례 분석

탄소시장의 공간적 범위, 커버리지, 탄소중립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EU, 중국, 미국, 일본 사례를 분석

•�EU는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실험적인 방식을 도입

•�중국은 일부 도시 탄소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국가 탄소시장을 도입하여 타 도시로 확대하고 있으며, 

시범 도시에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활동을 추진

•�미국은 여러 지역에 탄소시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퀘백주와 탄소시장을 연계하고 

기후투자 등 탄소시장 활용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일본은 도시 및 지역 단위 탄소시장으로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 탄소시장을 조성하여 구역 내 탄소감축을 위해 

탄소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다양한 층위와 

범위로 활용을 시도하고 있음

•�국가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건전성 등 원칙을 

준수하며 감축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음

•�도시 탄소시장을 조성하는 경우 지역전략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지역범위를 넘어서는 협력을 

시도하며, 수익의 기후정의적 활용에 중점을 둠

EU 중국

미국 일본

도시 미션  
(잔여배출량에 대한  

상쇄배출권 활용) 청두에센시 SUETS  
(지구 간 배출권 거래)

충칭  
ETS 

(산업 부문)

시범 도시·지역 
(다부문)

충칭-청두
탄소중립  
공동계획

탄소시장  
연계

제로 에미션 
도쿄 전략

캘리포니아
기후투자

탄소시장 
연계

퀘벡  
C&T 

(다부문)

RGGI

캘리포니아 
C&T 

(다부문)

사이타마현 
ETS 

(산업, 건물 부문)

도쿄도 
C&T 

(산업, 건물 부문)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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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사례 분석

국내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의 장애요인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지역 내 감축활동에 국가 탄소시장 제도를 활용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도시 단위 

탄소총량제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지로 선정

사례분석 결과 제주, 서울 등 일부 선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탄소시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법론 

확대 및 보완, 수익성 제고, 이행환경 개선,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사항이 존재

•�제주도의 경우, 복합적 방법론이 필요한 도시부문 사업은 기존 방법론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서울시의 경우, 역내 물리적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일부 대도시는 지역의 주요 배출부문에 대해 지역적 

탄소시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표 5   제주도와 서울시 사례 분석(종합)

구분 주요 내용 

제주도 현황
•�2010년 초부터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선도
•�여러 지표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타 시도보다 좋은 여건
•�현재 국가 탄소시장을 활용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외부사업 발굴 및 기획을 주도

제주도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농업부문 
외부사업
(농가의  

히트펌프 설치) 

(성과) 
•�2년간 68개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주요 정책으로 

지속해서 추진 예정
•�예상 감축량 9,305tCO2, 예상 부가수익 27억 원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임 

(한계) 
•�기술 개발 및 보급, 설비 설치 등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에도 100% 민간 수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얻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로 확산이 어려움

(시사점)
•�(기술 보급 및 설비 설치) 외부사업 시행 전 지역 여건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기술을 보급하고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외부사업 수익은 추가 비용 없이 추진
•�(거래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공급의무자와 MOU를 맺어 관련 경험이 많은 사업자가 

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컨설팅을 주도하였으며, 배출권에 대한 안정적 거래가 가능 

수송부문 
외부사업

(전기버스 교체)

(성과) 
•�국토교통부의 수송부문 등록 방법론 확대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도내 민간기업이  

본 경험을 토대로 후속으로 기획한 사업이 
승인되고, 타 시도로 확산

(한계) 
•�해당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하여 사업 중단
•�전기버스 외 타 수단에 대한 사업기회 모색 중

(시사점)
•�(방법론 및 절차상 대응) 기 등록된 방법론을 다른 유형의 수단(버스)에 적용할 수 없었고,  

진행과정에서 일부 적용조건이 미부합 판정을 받았으며, 방법론의 경직성이 존재
•�(추진체계) 제주도청 내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
•�(소유권)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버스 구매와 운영이 100%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짐에도  

사업 추진주체 간 배출권 권한에 대한 배분 이슈가 존재

서울시 현황
•�2010년 초부터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선도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상 역내 완결된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건물부문 배출량 관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비주거건물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행

서울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경과) 
•�시행방안 연구 및 자문단 운영(’20~’21)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21~)
•�시범사업 시소유 건물 51개소 시행(’21)
•�실행 모델 개발 용역(’22~’25)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개최(’22)
•�시범사업 831개소 확대 시행(’22~)

(향후 계획) 
•�제도개선 기반 마련 및 법 개정(~’23)
•�연차별 확대 시범사업 시행(~’25)
•�민간 연면적 3천 ㎡ 이상, 공공 연면적 1천 ㎡ 이상  

본격 시행(’26~)

(특징)
•�제도 준비 및 공론화, 시범사업 시행, 민간 참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
•�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구축
•�표준 배출기준을 도입하여 형평성을, 유형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실행가능성 고려

(문제점)
•�법제도 미비로 인한 지자체 권한 부재 및 국가 전력 전환 지연으로 차질 발생 가능
•�부처 간 분절적 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 증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벤치마크 설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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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향과 방안

탄소시장 활용의 전제조건, 국제사회의 주요 원칙,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환경건전성, 

투자확실성, 탄소중립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을 설정

활용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건물·수송 부문에 한해 상류(upstream)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가칭) 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사업으로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지역 탄소시장 조성)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 도입

그림 4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방안

표 6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국가 배출권  
거래제 확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
•�기존 제도·인프라 활용 가능
•�간접부과로 사용자의 수용성 높음

•�가격변동성에 대한 방어가 어려움
•�소득역진성 문제로 환경 불평등 발생
•�지자체의 역할 및 재원에 한계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기후투자에 대한 수익 가능성 증대
•�국가 보조를 통한 참여 확대 가능
•�거래비용 절감 가능

•�NDC 및 인벤토리 정합성 확보 어려움
•�국가 보조가 없는 경우, 의무시장과 경합
•�지자체의 역할 및 재원에 한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을 위한 재원과 연계 어려움

지역 탄소시장  
조성

•�지자체의 자율성·권한 확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활동 촉진 가능

•�지자체의 기후정의적 재원 확대 가능
•�적합한 방법론 설계와 명확한 경계 설정 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 용이

•�NDC 및 인벤토리 정합성 확보 어려움
•�제도 설계 및 이행기반 구축의 어려움

환경건전성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확대 탄소중립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지침 마련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지원

방안①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중립도시의 효율적 조성 및 관리

투자확실성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방안②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탄소중립 가능성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

방안③ 

지역 탄소시장 조성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핵심 가치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 방향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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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정책과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거버넌스, 역량 및 재원 

측면에서 <표 7>과 같이 제시

표 7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종합

구분 정책과제 세부 실행과제 주관기관 기간

MRV  
체계

MRV 데이터 및  
방법론 확대

•�수집 가능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에 맞는 방법론 확대
•�방법론 등록 및 교육

부문별 소관 부처, 환경부 단·중기

MRV 설비 지원 확대
•�필요 데이터별 관련 설비 목록화
•�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의무화

부문별 소관 부처, 지자체 단기

거버넌스

탄소중립도시 관련  
권한과 책무 확립

•�기본계획 이행 보고 및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 감축활동 감독체계 마련
•�도시계획 등에 반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단기

탄소중립도시  
잔여배출량 지침 마련

•�잔여배출량 상쇄방안 마련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단·중기

역량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 
전문인력 육성

•�방법론, 배출권 중개 등 관련 교육 개설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추진
•�신규·확대 방법론 정보체계 구축

부문별 소관 부처 중장기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및 사례 공유

•�지자체 담당부서 교육프로그램 추진
•�국가 정보공유 플랫폼 개설
•�지자체 외부사업 참여모델 구축

환경부 중장기

재원

탄소시장 활성화·안정화 
예산 마련

•�기후대응기금 탄소시장 활성화 예산 마련
•�지자체 사업 보조, 초기 배출권 매입
•�MRV 및 거래비용 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중장기

탄소시장 수익의 
기후정의적 배분기준 마련

•�배출권 수익의 활용지침 마련
•�공공부문 환원원칙 및 기준 마련
•�기준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중장기


